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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법질서는 최근에 어느 분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화 내지 발

전해온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되어서 종전까지 국가의 단독의사에 의해서 규율되던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규율이 증가하고 국제법 질서가 발전하게 되었지만주2) , 특히 지적재산권은 최근

에 그 국제무역에서의 상품가치가 급증해서 그에 관하 조약체결의 필요성이 급증했기 때문

에주3)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법질서는 급속히 변화 내지 발전해온 것이다.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법’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법질서는 국가간에 체결된 다수의 조약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체결 또는 가입

한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으로 어떠한 조약들이 존재하고 그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 확인하

고, 그러한 조약에 따라서 국내법이 어떻게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조약

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적재

산권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기 이전에 그 조약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해왔다.주4)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 가운데 우리나라가 체결 또는 

가입한 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리 국내법이 

국제적 법질서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국제적 법질서와 모순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국제적 법질서를 선도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국내법적 

수용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학설이 존재하지만, 우리 법원이 구체적인 사

건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을 해석·적용하고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

해서 판단해온 사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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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관계의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조약의 비준 이전에 

그 조약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해석에 있

어서도 조약이 국내법에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법을 해석적용한 결과가 조약규



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주5)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별다른 해석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관계는 대

부분의 경우에 조약에 따른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불완전하거나 미진할 때에 문제되

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 조약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 국내법원의 해석론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 조약에 따른 국내법의 제정·개정, 조약과 국내법의 상

호관계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한다.

II.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 법질서 

1. 국제적 법질서의 구성요소

국제법에는 조약, 관습법, 조리 등이 있다. 관습법과 조리는 법원에 의해서 확인되기 전에는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고 지적재산권에 특유한 국제관습법이나 조리로서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한편, 조약에는 세계지적

재산권기구주6) 와 같은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채택하게 된 다자조약주7) , 우리나라와 

미국 등 특정 국가와의 사이에 체결된 양자조약주8) , 유럽공동체라거나 미주지역의 다수국

가가 참여해서 지역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적 자유무역조약주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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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관습법이나 조리 또는 조약은 아니지만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인 분쟁해결에 

있어서 사실상의 국제규범으로 기능하는 것이 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 ICANN주10) 은 “통일도매인이름분쟁해결규정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을 채택해서 등록기관이 사용하는 등록약관의 

일부로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도매인이름 등록인이 등록기관에 자신의 도매인이름을 등록

하면서 등록약관에 합의하면 그 등록약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UDRP의 구속을 받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주11) UDRP는 법률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권자를 비롯한 전세계의 대부분의 도매인이름 등록인과 상표권자들을 구속하

고 있고주12) ,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의 원인을 제공해준 바 있다.주13) 

아래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국제적 법질서의 내용을 검토해

본다.

2.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의 기본원칙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법질서는 이러한 조약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칙들

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조약들이 특허, 저작물, 상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나 최혜국대우의 원칙과 같은 기본원칙들도 대부분의 조약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칙이지

만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에서의 내국민대우라거나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관련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에서의 기본원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관련 

조약들이 특허, 저작물, 상표 등에 관해서 어떠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지는 조약 그 자

체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우리 헌법의 규정에서와 같이 조약이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주14) 조약을 수용하기 위해서 제정 또는 개정한 국

내법에 의해서 비로소 조약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지

적재산권 관련 국제적 법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약의 국내적 수용” 다시 말해서 “조약

의 수용을 위한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으로 완전히 수용되었다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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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삼을 필요가 없겠지만, 관련 국내법의 규정이 불완전하거나 모순된 경우에는 조약과 국

내법의 관계가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그 상호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지적재

산권 관련 국제법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적

재산권 관련 조약들의 기본원칙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법질서를 살펴보도록 

한다. 지적재산권 조약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장에서 국내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를 검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

되는지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조약의 국내

적 효력”에 관한 별도의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내국민대우의 원칙

내권민대우의 원칙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은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기

본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고 

약칭함)주15) 으로부터 지적재산권전반의 보호수준을 크게 강화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 협정”이라고 약칭함)주16) 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관

련 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해당된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조약의 체약국이나 회

원국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있어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다른 

체약국이나 회원국의 국민들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주17) 특히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상대방 체약국이 어떠한 수준의 보호를 하는가에 관계없이 모든 체약국의 국민에 대

해서 자국민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주18) 내국민대우

의 원칙이 그 개념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무엇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에 해당되는지의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주19)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조약의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들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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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그 체약국의 법령을 다른 체약국의 국민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준거법(choice of law)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정지가 특정 조약

의 체약국인 경우에 체약국의 내국민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

국민대우 원칙이 법정지에서 내국민대우를 함에 있어서 법정지의 법령(lex fori)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국의 법령(lex loci protectionis) 또는 당해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법령

(lex loci originis)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준거법의 원칙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주20) 예컨대, 파리조약은 특허권의 특성상 다수의 체약국에서 다수의 특허권

이 등록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서 각 특허권의 효력이 법정지의 법령에 의해서 단일하게 판

단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주21) , TRIPs협정 및 그 일부가 된 베른조약

도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그 구제수단은 그 보호를 원하는 국가 즉 보호국의 법령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주22) ,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법정지의 법령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요컨대, 내국민대우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각 조약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봄으로써 알 수 있다.

파리조약 및 TRIPs 협정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보면, 체약국 또는 회원국의 국민

은 내국민에게 부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약국 또는 회원

국의 국민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향유에 있어서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GATT를 비롯한 기존의 조약에서는 내국

민대우의 원칙이 상품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반하여 파리조약과 TRIPs 협정 등 지적

재산권 관련 조약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국내법상의 지적재산권이 체약국의 국민에 대

해서도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지적

재산권의 특성상 인정되는 여러가지 예외가 있다.

우선, 파리조약은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 재판관할권, 또는 등록절차 등과 관련하여 

주소의 지정이나 대리인의 선정”에 관해서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TRIPs 협정도 그러한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주23) 이 규정은 특허청이

나 법원의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권리자 및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둔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우리나라 특허법은 이러한 예외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가 가입

한 조약의 체약국 내지 회원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 (즉 대허관리인)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소송에 있어서는 특허영리인이 있는 때에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

소를,

[40]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소재지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주24) 또한, 우리나라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회원

국 국민이 원고가 되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

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주25) 

또한, TRIPs 협정의 체약국들은 베른조약의 규정도 준수해야 하고 베른조약에 의하면 무방

식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도 별도

의 차별적인 방식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되는 한편, 베른조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내

국민대우원칙의 예외 또는 상호주의원칙의 복귀도 그대로 허용된다. 예컨대, 베른조약에 규

정되어 있는 보호기간의 비교(Comparison of terms)라거나, 본국에서 의장으로서 보호되는 

응용예술이나 소위 “추급권(Droit de suite)”에 관해서, 그리고 번역권에 관한 유보를 선언

한 회원국에 대해서 또는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를 해주지 아니하는 

비회원국의 국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복 등에 있어서 상호주의(the principle of 

reciprocity)는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주26) , 그러한 한도에서 TRIPs 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의 원칙도 제한된 의미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TRIPs 협정 또는 베른조약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에 한해서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와 같이 특정국가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혜택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

히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파리조약과 베른조약에서 인정된 예외 뿐만아니라 TRIPs 협정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예외도 있는데. 저작린접권에 관한 상호주의로의 복귀가 그것이다. 즉, TRIPs 

협정에 의하면,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해서는 TRIPs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한해서만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 체약국은 음반의 제2차

적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데 다른 체약국은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

우에 전자의 체약국은 후자의 체약국 국민에 대해서는 음반의 제2차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상호주의 원칙이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예컨대, 우리나라 저작

권법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도 방송사업자는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주27) 반하여, 미국의 연방저작권거은 현재로서는 실연자의 권

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반의 그러한 제2차적 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주28) 따라서 미국의 실연자는 미국에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도 판매용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41] 

4. 최혜국대환의 원칙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들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내국민대우의 원칙만을 규정하

고 있었으나, TRIPs 협정은 내국민대우의 원칙 뿐만아니라 GATT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최

혜국대우 (Most-Favoured-Nation Treatment)의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본래 최혜국대우

의 원칙은 특정국가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관세면제 또는 낮은 관세율의 특혜를 다른 회원국

에도 인정해주어아 한다는 GATT의 기본원칙이지만, 지적재산권을 통상문제로 접근하면서 

TRIPs 협정에도 규정된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정 체약국이 다른 체

약국의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혜택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

적으로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주29) 그러나 

GATT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에도 관세동맹 또는 지역경제블록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처럼, 

TRIPs 협정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에도 몇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 하나는 내국민대우

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서와 마찬가지로 TRIPs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저작인접권 등

에 관해서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필연적인 예외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른조약 등에서와 같이 개발도상국에게 인정되는 복제권의 강제사용허락이라거나 

번역권의 제한 등의 특혜는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TRIPs 협정

하에서도 선진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것도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

인 것이다.

또한, WIPO관할 국제규범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절차적 특혜에 관해

서도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주30) 예컨대, 특허협력조약이라거나 상표등

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은 체약국들에 대하여 특허 및 상표 등의 간소한 출원절차를 허용함

으로써 체약국들에게 절차적 특혜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혜에 대해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한 WIPO관할 국제규범의 의미가 상실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규범하의 특혜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예외로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으로서 TRIPs 협정발효이전에 체결 

발효된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특혜는, TRIPs위원회에 통보되고 다른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차별대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TRIPs 협정하에서도 허용된다고 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컨대, “제법특허출

원의 물질특허 보호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 교환”(이하 “한미

간 물질특허 협정”이라고 약칭함)주31) 은 미국인·미국기업의 특허출원 가운데 우리 특허법

이 물질특허(product patents)를 보호하기 이전에 제법특허(process patents)출원의 형식으

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개정 특허법주32)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물

질특허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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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도록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는데주33) , 만일 그러한 특혜를 부여하는 

우자조약이 TRIPs 협정 체결 및 발효 당시에 그대로 유효한 조약이라면 TRIPs 협정의 최

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만 양자조약의 당사국 사이에서만 

유효한 조약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간물질특허 협정”이 TRIPs 협정의 체결 및 발효 이

후에 체결되었거나 TRIPs 협정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TRIPs 협정 회원국의 국민들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특혜와 

동일한 특혜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조약에 따른 국내법의 제정·개정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들은 앞에서 살펴본 기본원칙들 이외에 특허, 저작물, 상표의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조약의 비준 이전에 조약의 수용

을 위한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국내법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국내법 가운

데 특히 중요한 법률로서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불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특허법의 개정

파리조약을 비롯한 특허권 관련 조약의 가장 중요한 규정을 든다면 2개국이상의 국가에 특

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우선권(right of priority)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주34) , 우

리 특허법은 이미 파리조약에의 가입 이전에 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주

35) , 우선권제도에 관한 한, 조약의 체결로 인해서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조약의 비준을 위

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었다. 우선권이란 어떤 조약의 체약국 또는 회원국에서 

최초로 정규의 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체약국 또는 회원국에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의 순위 및 신규성 판단에 있어 그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1963년의 특허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특허법상 존재해온 우선권제도가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은 우

리나라가 파리조약에

[43] 

가입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주36) 따라서, 전술한 “한미간 물질특허 협정”주37) 

은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 ..... 

에 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특허법에 우선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한미간 물질특허 협정” 자체가 체약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미간 물질특허 협정”의 체약국 국민이 당연히 우선

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주38) 

파리조약은 물질발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없지만, 우리나라가 파리조약에 가입하

면서 특허법을 개정할 때 국내외의 많은 의견에 따라서, 종전까지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의 

하나로 분류되어 왔던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주39) 을 불특허사

항으로부터 제외하는 개정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파리조약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파리조약 가입과 더불어 경험하게 된 가장 커다란 국내법적인 변화는 물질발명

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TRIPs 협정은 미생물이외의 동물과 식물도 불특허대상으

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다만 식물변종의 경우에는 특허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하

는 선택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특허법은 감자, 고구마, 양파와 같은 무성번식 식

물만을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성번식식물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농림수산부는 1996년

도에 종자의 보호에 의하여 유성번식식물의 발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산업법주

40) 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다.

TRIPs협정의 비준에 따라서 국내 특허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

정을 비롯해서 상당수 존재한다. 즉, TRIPs 협정은 특허법적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최소

한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주41) , 1995년에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때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더 나

아가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나 등록이 요구되고 그러한 허가나 

등록을 위해서 소요되는 활성 · 안정성의 시험을 위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의 경우에

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다.주42) 또한, TRIPs 협정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허락에 대해서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주43)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국내 특허법 규정을 개정

하게 되었고,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도 이용발명 

또는 개량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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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리용허락(cross license)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주44) 다만, 개정 특허법이 

강제실시허여의 새로운 사유로서 열거하게 된 “불공정경쟁행위 시정”의 경우에는 몇가지 문

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내에 관한 법률”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경쟁제한 행위의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즉 시정권고와 시정조치를 내릴수있는 권한)을 공

정거내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주45) , 특허권자에 의한 대부분의 경쟁제한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시정될 것이고,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공정경쟁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통상실시권의 재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문이

다.

TRIPs 협정은 특허권보호에 관한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그러한 최소

한의 보호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국의 국내법의 보호수준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

고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상대방 국가들로 하여금 유사한 보호수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미국 등의 보호요구를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산업계

의 특허권보호의 요구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다수의 특허법개정을 실시했다. 우선, 특허권



취득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곧바로 특허결정을 하도록 하고 특허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주46) 또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권

의 무효주장은 종전까지 반드시 2심의 심판을 거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을 뿐이었지만, 

1995년 특허법개정에 의해서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은 특

허법원에 제기되도록 해서, 법원에 의한 재판의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주47) 

2. 저작권법의 개정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저작권법은 제정될 당시부터 조약에 따른 외국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주48) ,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외국저작물의 보호가 가능해

진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저작권조약주49) 이 1978년 10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 때로부터이다. 따라서, 세계저작권조약의 발효일 이전에는 사실상 외국인의 저작물이 보

호되지 못했기 때문에, 설사 외국인과의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을 맺고 문화공보부에 출판

권실정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출판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된 바도 있다.주50)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저작권조약에의 가입에 발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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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에 대폭적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는데, 1986년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따른 외국저작물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

국인의 저작물은 보호하지 아니한다”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주51) 우리 저작권법

은 세계저작권조약의 국내발효일 이전에 창작된 외국저작물에 대한 소급보호를 부인한 것이

기 때문에주52) , 세계저작권조약의 국내발효일 당시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던 대다수의 외

국저작물은 그 발효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

로 된다.주53) 

세계저작권조약과 달리, TRIPs 협정은 저작권의 소급보호(retrospective protection)를 의

무화하고 있고 동 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개정된 저작권법은 부칙에 의해서 외국저작물의 소

급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주54) 소급보호의 대상이 되는 외국저작물 즉 제작권

법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기 시작한 외국인 저작물로서 개정된 저작권의 시행전에 공

표된 저작물을 회부저작물(restored works)이라고 하고, 회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기간은 우리나라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남은 존속기

간으로 된다. 외국저작물의 소급보호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저작권법은 소급보호의 경제

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예컨대,현행 저작권법 시행전에 회

복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현행 저작권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중대한 예외도 있다. 이러한 소급보호 및 그 예외는 음반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저작물에 대

해서 소급보호가 부여되는 경우에, 당해 외국저작물을 상표로 등록해서 사용하던 상표권자

의 권리와 소위 회복된 외국저작물의 저작권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에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

지의 문제는 소급보호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소급보호가 

부여되기 시작한 시점을 저작권의 발생시점으로 보거나주55) , 저작물을 토대로 해서 등록 

· 사용하는 상표를 당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



는 하급심판례가 있으나주56) , 모두 다소 무리한 해석이다. 결국 소급보호에 관한 조약규

정을 반영해서 저작권법을 개정했지만, 상표권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 면밀하게 입법하지 못

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생각된다.

TRIPs 협정은 소급보호 이외에도 음반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위 대여권의 부여 그리고 저

작린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는 등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고주57) , 우리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TRIPs 협정을 수용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주58) 그후 인터넷의 등장과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가

속화됨에 따라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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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저작권조약과 WIPO실연·음반조약을주59) 채택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동 조약에 가입

하지 아니했지만 2000년 1월에 저작관법을 개정해서 소위 전송권을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

고 전송권 등에 대한 제한으로서 도서관에 의한 복제 및 전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

다.주60) 

3. 상표법 및 불정경쟁방지법의 개정

파리조약은 주지상표(well-known marks)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비교적 간결하게 두고 있

지만주61) , 우리나라는 파리조약의 관련 규정을 수용하기 위해서 상표법과 “불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약칭함)의 두가지 법률

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상표법은 주지성을 갖추지 아니한 상표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주지상표의 보유자가 자신의 상표를 등록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제 3 자가 주지상표 보유자의 허락없이 주지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녹할 수 

없고 등록하더라도 무효심판 대상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지상표를 간접적으로 보호해주

고 있다.주62) 주지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출처혼

동의 방지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미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보호 즉 부정경

쟁방지법상의 권리를 상표등록단계에서도 확인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성을 갖춘 상표 등 출처표시에 대해서 그 상표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한 보호를 해줌으로써주63) , 주지상표의 보유자

에게 일정한 권리 즉 자신의 주지상표에 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

여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인정한 권리는 출처혼동 및 영업상 

이익의 침해라는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주64) 상표법이 등록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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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에게 부여한 권리 즉 상표권과 아주 유사한 권리라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

상표의 보유자에게 넓은 의미의 상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주65) 요컨대, 상

표법은 상표 등록단계에서 주지상표를 보호하지만 이러한 상표법상의 보호는 주지상표 보유

자가 제 3자에 의한 상표등록을 저지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극적인 보호임에 

반해서, 불정경쟁방지법은 주지상표 보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한 중

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주지상표 보유자가 사실상 배타적으로 주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극적인 보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파리조약을 수용하면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두가지 법률로 나누어서 주



지상표를 보호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지상표와 등록상표가 충돌되면 어느 상표가 우선하

는지에 관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상표법은 불등녹사유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주지상표를 보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상표의 보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의 무단

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수단을 부여해 줌으로써 주지상표의 보

호에 관해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모순없이 일응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상표법상 부등록사유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지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제 3 자에 의해서 먼저 등록된 경우에, 등록상표의 보유

자인 상표권자가 주지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당해 상표의 선사용자인 주지상표 보유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반하고, 다른 한편 주지상표 보유자가 상표

법에 규정된 무효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며 언제나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면주66) 등록상표의 안정과 공신

력을 파괴하게 되어 상표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파리조

약에 가입하면서 상표보호에 관해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두가지 법률을 채택하면서 

양 법률의 분담 내지 조화에 관한 면밀한 규정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

된다.주67) 

파리조약은 주지상표의 보호에 관한 규정 뿐만아니라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불공정 경쟁행위”주68) 를 금지하고 규정도 두고 있다.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내법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내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독점

규제법’이라고 약칭함)”이 있다. 불정경쟁방지법을 보면 그 법률의 명칭은 불공정 경쟁행위

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 것 같지만 그 구체적인 규제범위는 출처의 혼동, 원산

지나 품질 등에 관한 기망,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제한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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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 한정되어 있다.주69) 따라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쟁업자의 노력의 결

과에 무임편승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향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상표 등에 의한 

출처표시의 혼동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에 주로 활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불공정 경쟁행위는 

독점규제법에 따라 공정거내위원회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주70) 그러나, 독점규

제법에 의한 불공정경쟁행위의 규제에도 한계가 있다. 독점규제법 자체가 독점의 규제 다시

말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량과 가격을 일방적으로 좌

우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게 되는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

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에 있어서 불공정성의 구체적 기준이 

경쟁질서의 왜곡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널리 경쟁방법의 불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극히 불분명하고 혼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주71) 또한, 독점규제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 및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해서 지정된 것에 한정된다

고 해석되고 있어서주72) , 독점규제법도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모두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법은 파리조약을 충분히 수

용하지 못한 것이고 파리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파리조

약의 비준에 의해서 파리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하고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국내법적 효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TRIPs 협정도 국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TRIPs 협정은 색채상표를 허용하고 소위 사용에 의한 식별력획득을 인정하는 한편, 소리상

표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73) 국내 상표법도 1995년 개정에 의해서 색

채가 상표의 구성요소로 결합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주74) 또한, TRIPs 협정은 여

타의 통상조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상표법도 

1997년 개정을 통해서 포도주와 증류주(위스키 등)의 산지표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주75) 

상술한 특허법 및 저작권법의 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상표법의 개정도 파리조약 및 

TRIPs 협정의 수용을 위한 개정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상의 보호를 위한 개정에 이르고 있

다. 예컨대, 부정경쟁방지법은 2001년 2월 3일에 개정되어 출처혼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

명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보호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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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희석화금지조항을 두게 되었다.주76) 또한, 인터넷주소의 부당한 선점을 효율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 2004년 1월 20일에 개정되었다.주77) 

IV. 조약의 국내적 효력 

조약과 국내법의 상호관계 특히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학설로는,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에 속한다고 보는 이원론과 양자가 동일한 법질서를 구성한다고 

보는 일원론이 대립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오늘날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일원론도 그 동

일한 법질서 내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우열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① 조약이 국내법

에 우선한다는 견해, ② 국내법이 조약에 우선한다는 견해, ③ 조약과 국내법이 동등한 지

위에 있다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주78) 

이와같이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을 살펴보면, 조약의 비준 이전에 필

요한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조약의 내용이 모두 국내법에 수용된 경우에는 

조약의 국내적 효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국내법의 해석만으로 충분할 것

이다. 국내법의 해석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조약의 내용을 원용하더라도 조약이 국내법에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국내법을 해석 적용한 결과가 조약규정에 위반되지 않

는다고 판단되면주79) , 조약과 국내법률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관해서 논의한다

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국내법의 규정이 조약의 내용과 모순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우리 법원이 국내법의 해석만으로 그치지 않고 조약의 내용을 

검토해본다는 의미에서 우리 법원은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

론구성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판례는 문제된 국내법의 규정이 조약

에 부합되기 때문에 결국 국내법규정의 해석만으로도 당해 사건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는 점에서 국내법이 조약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이론구성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조

약의 국내수용을 위한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약과 국내

법률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논란은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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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국내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조약을 수용하기 위

한 관련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미진하거나 잘못되어서 조약과 국내법의 내용이 일치하



지 않고 조약과 국내법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경

우이다. 이와같이 조약과 국내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논의는 조약과 국내법이 상호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논의는 조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해서 그 조약의 내용과 국내법의 내용을 비교한 후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분석

해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조약의 관련 규정이 구체적

인 경우와 추상적인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1. 조약 규정이 구체적인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성과 완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조약규정

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국내 법원에 의해서 직접 적용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은 체결·공포만으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

라서, 어느 조약의 국내적 실시에 있어서 따로 국내법에 의한 구체화가 없더라도 내용상 그

대로 국내법으로서 직접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과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 

조약 즉 자기집행적 조약: self-executing treaty)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남겨진 어려운 문제는 조약과 국내법률과의 사이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 효력을 가

지는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 제정 또는 개정한 국내 법률이 그 조

약의 내용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조약과 국내법률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느냐에 관계없이 그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논

할 실익이 없다. 다만, 국내법이 조약의 수용을 위해서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이고, 국내법이 

조약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조약이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고 관련 국내법도 조약의 우선적 효력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

법은 우리나라가 체결 또는 가입한 조약의 규정과 국내 법률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에 그 조

약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주80) , 저작권법도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

리나라가 체결 또는 가입한 조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주81) , 국내 법률보다 지적재

산권 관련 조약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을 적용하

는 것보다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조약 가맹국 국민에게 더 유리하고 관련 국내법에 국내

법을 우선적용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주82) 그러한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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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서 국내법이 우선적용된다고 해석된다.주83) 

조약이 국내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조약이 외국인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

해서 뿐만아니라 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파리조약은 그 가맹국의 국가기장 

(State emblems),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뿐만아니라 

어느 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 자신의 국가기장 등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 국제사무

국을 통하여 그 해당 가맹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주84) 다른 한

편 우리 국내 상표법은 국제사무국을 통한 통지의무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파리조약 

가맹국의 국가기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국의 국가기장의 보호에 관한 조약의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국내 법원이 

조약의 관련규정과 국내 상표법 관련규정 가운데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결

론이 달라진다. 우리 대법원은 미합중국 공군의 공식기장과 외관상 극히 유사한 상표의 등



록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특정 국가의 다양한 기장

들은 국기(National flag)와 달리 다른 가맹국이 반드시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상표법이 

파리조약 가맹국의 기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한 것은 파리조약의 관련 

규정을 입법한 것이므로 상표법에 따라 파리조약 가맹국의 기장이 보호받기 위하여는 파리

조약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대상인 기장 등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통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 가맹국의 기장과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주85) 다시말해서, 가맹국 기장의 보호를 위해서 국

제사무국을 통한 통지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파리조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 상표법의 관련 규정은 그러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이 없이 가맹국 

기장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파리조약과 상표법은 상호모순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경

우에, 파리조약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어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을 두

고 있다면 그러한 조약규정은 상표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국내법원에 의해서 직접 적

용될 수 있다.

2. 조약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우리 헌법은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특허법 등의 지

적재산권법은 관련 조약이 특허법 등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지만, 그 조약의 관련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국내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조약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문언

이 없더라도 그 체결 당사국간의 합의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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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맥에 비추어 그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해석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해석에 의해서 도출된 조약규정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준거법이 될 수 있겠지만, 조약의 관

련 규정이 문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국내법적 해석에 의해서 사안을 해결하게 된다. 다만, 국내 사례들을 보면 조약

의 취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국내법의 시각에서 해석함으로써 조약규정의 진정한 의미와 취

지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사실상 조약보다 국내법을 우선하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

(1) 파리조약과 상표법의 관계 

파리조약은 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는 식별력(distinctiveness)을 결여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가맹국에 있어서도 그대로 출원이 받아들여지고 보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등록 상표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주86) , “식별력을 

결여한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 우리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명칭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주87) , 

2001년도에 개정주88) 되기 이전에는 상표등녹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 즉 식별력

을 갖추게 되었더라도 현저한 지리적명칭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 

외국등록상표 가운데 현저한 지리적명칭으로 된 상표이지만 상표등록이전부터 사용에 의해

서 수요자관에 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 식별력을 갖추게 된 상표에 대한 국내출

원이 거절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파리조약이 외국등록상표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규정

을 두면서도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출원과 등록의 요건은 각 가맹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사건 당시 우리 상표법이 상표사용으로 인한 식별력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현저한 지

리적명칭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명칭으로 구성된 외국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거절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주89) 대법원은 출원과 등녹의 요

건이 파리조약 가맹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는 파리조약 

규정주90) 을 원용하면서 식별력의 유무판단의 기준에 관해서 사실상 국내법을 조약에 우

선해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등록상표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규정은 출원 및 등록

의 요건을 국내법에 위임한 파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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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대한 특칙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법상 등록요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식

별력 결여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가맹국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주91) 이라

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과연 대법원의 해석론처럼 사실상 국내법을 조약에 우선해서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지 의문시된다. 더 나아가, 국내법을 우선해서 적용한 결과가 조약

에 위반된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파리조약의 규정을 최소한의 지적재산권보호기준으로 

삼고 있는 TRIPs 협정주92) 의 위반에도 해당되고 따라서 그 위반으로 인한 조약상 책임의 

근거 또는 강제적인 국내법 개정의 계기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주93) 또한, 등록요건과 식

별력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닌데 파리조약에서 규정한 “식별력 결여”의 예외사유

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내법상의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은 상표법 스스로 

조약과 모순되는 경우에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국내법의 해석상으로도 과연 타당

한 해석인지 의문시된다. 우리 상표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등록요건과 식별력의 판단기준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상표법은 2001년도의 개정을 통해서 현저

한 지리적명칭으로 된 상표도 상표등녹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 즉 식별력이 있는 것은 등

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다.주94) 이러한 사후적 개정은 개정 이전의 국내 상표법 규

정이 관련 조약에 위반된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파리조약과 불정경쟁방지법 및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파리조약은 특허발명과 상표에 관한 조약가맹국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불공정 경쟁행위”주95) 를 금지하고 그에 대

한 법적 구제를 해주어야 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

에 반하는 불공정 경쟁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관련된 국내법의 하나로 불정경쟁방지법은 극히 제한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만을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주96) 파리조약에 규정된 “불공정 경쟁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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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괄해서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독점규제법은 형식상으로는 모든 유

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망라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주97) 그에 대한 

구제로서의 시정조치를 공정거내위원회에 의존하고 있고주98) 현실적으로 파리조약에 규정

된 “불공정 경쟁행위”를 모두 포괄해서 규제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주99) 따라

서,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문제된 광고방법주100) 이나 영업방법주101) 이 불공

정하고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우리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지만, 그러한 판결이 곧바로 파리조약에 규정된 

“불공정 경쟁행위”가 모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

히 파리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는 미해결의 과제인 것이다.

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 법률 내에 조약이 우선한다거나 국내법이 우선한다

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도 있겠으나, 민법은 물론이고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

의 어디에도 “불공정경쟁행위”에 관한 파리조약 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

다. 파리조약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1980년도에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데 반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은 비교적 최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주102) 부정경쟁방지법에 “불공

정 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국내법인 부정경쟁

방지법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이외의 불공정 경쟁행위는 적법하다고 본 것인가? 독점규제

법도 파리조약 비준 이후에야 제정되어 최근까지 빈번한 개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범위와 구제수단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파리조약에 규정된 “불공정 경쟁

행위”가 국내에서 완전한 형태로 규제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인가?주103) 이와같이 부

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이 파리조약에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본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범

위를 초과해서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를 규정한 파리조약은 그 한도에서는 국내에서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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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파리조약상의 가입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된다. 그렇

다면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파리조약에 규정된 “불공정 경쟁행위”는 모

두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생각건대, “불공정 경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산업분야별도 다를 수 있으며 그 구제수단도 나라마다 법령마다 아주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때, 파리조약의 불공정 경쟁행위의 금지에 대한 규정은 구체성과 완전성

을 결하여 직접 권리의무의 부과에 이르지 못하고주104) 오직 조약 가맹국으로 하여금 더 

구체적이고 완전한 내용의 국내법을 갖출 의무를 부과하는 성질의 조약으로 볼 수 있다.주

105) 따라서, 파리조약과 국내법의 모순이나 우선순위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정

경쟁방지법, 독점규제법, 민법 등의 국내법의 테두리 내에서 “불공정 경쟁행위”는 규제할 

수 있을 뿐이며, 오직 국내법의 해석에 있어서 파리조약의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정을 참

고할 수 있을 뿐이다.

(3) TRIPs 협정과 상표법의 관계 

TRIPs 협정이 상표권의 보호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가맹국의 

영역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상표권의 보호에 한정된 것이고 동일한 상표가 2이상의 국가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 상표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급이 없다. 특히 외국에서 등

록상표가 상표권자에 의해서 적법하게 부착된 진정상품을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제 3

자가 병행수입(parallel imports)하는 것이 상표권의 침해로 되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

TRIPs 협정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주106) 

진정상품의 판매 이후에는 상표권이 소진(exhaustion of right)되고 진정상품의 소유권이 

상표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적인 상표권소진의 범위

가 국경을 넘어서도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다시말해서, 병행수입(parallel imports)은 국제적



인 차원의 상표권소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많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상표권

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의 출처표시에 대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유발하므로 상품의 출처표시기

능을 해하고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병행수입된 상품을 병행수입된 것을 모르고 저렴한 가

격에 구입하였으나, 국내의 상표권자의 제품에 비해 제조자의 품질보증이 안되어 상표의 품

질보증기능도 해할 수 있어, 결국 상표권자의 신용을 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 상표권자의 국제적 가격차별이나 시장분할을 방지하며 수요

자들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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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정거래와 수

요자보호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해아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으나, 후자의 입장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병행수입의 문제에 대하여, 관세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

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외 상표권자들간에 모자회사관계 등이 있는 경우 등의 일

정한 경우의 병행수입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허용한바 있다. 위 고시에 의하면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또는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상표권침해를 근거로 하여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 다만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

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 상표권자가 동일

인이거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4) TRIPs 협정과 저작권법의 관계 

TRIPs 협정은 그 효력발생일 이전에는 보호해주지 않던 외국저작물이라도 효력발생일 당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아니한 외국저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소위 소급보

호 (retroactive protection)주107) 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주108) , 소급보호로 인해서 

가맹국 국민이 새로이 취득하게 될 저작권과 기존의 상표권 등의 권리가 충돌되는 경우에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TRIPs 협정의 소급보호규정에 따라서 1995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그 부칙으로 외국저작

물의 소급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지만주109) , 상표권과의 충돌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못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개정 저작권법이 외국저작물에 대해서 소

급해서보호를 해준다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도 두지 아니한 채, TRIPs 협정의 소급보호에 

관한 규정이 자기집행적 규정으로 국내에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직 부칙에서 그 

소급보호에 따른 특례 및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저작권법 부칙은 

TRIPs 협정의 효력발생 및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을 회복저작물(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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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이라고 하고, 회복저작물의 보호 즉 외국저작물의 소급보호를 당연한 전제로 해서, 

소급보호로 인한 경제적 충격 또는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저작권과의 조화 및 필수

불가결한 예외를 두고 있다. 예컨대, 저작권법 부칙은 그 시행전에 회복저작물을 이용한 행

위가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 전에 작성된 것은 현행 저작권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

다고 하는 예외를 두고주110) , 다만 회복저작물의 저작권과 그 2차적저작물의 국내 저작

권과의 조화를 위해서 2차적저작물의 1999년 12월 31일 이후의 이용에 대하여는 2차적저

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가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주111) 그러나 외국저작물에 대해서 소급보호가 부여되는 경우에, 당해 

외국저작물을 상표로 등록해서 사용하던 상표권자의 권리와 소위 회복된 외국저작물의 저작

권이 서로 충돌될 수 있고, 그러한 권리간 충돌이 있는 경우에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TRIPs 협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고 우리 저작권법

이나 상표법도 개정시 검토하고 반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저작권법은 상표

권과의 조화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상표법은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을 예상해서 그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저작관의 발생일 (즉 창작목)과 

상표등녹 출원일 가운데 앞서는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112)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복저작물의 저작권이 언제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서 상표권과의 우

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서울지방법원은 소급보호가 부여되기 시작한 시점 즉 개정 저

작권법의 효력발생일을 저작권의 발생시점으로 보아서 그 이전에 이미 내국인에 의해서 출

원되었거나 등록된 상표권은 회복저작물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의 염려없이 계속

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주113) 그러나, 소급보호가 부여된 시점 

이전의 상표권 사용이 적법하다고 하는 것과 소급보호가 부여된 시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회복저작물의 상표의 사용이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TRIPs 협정에 

의한 소급보호가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미 국내법의 일부로 확인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서울지방법원의 판단과 같이 상표법상의 규정에 따라 회복저작물의 저작권발생시점을 개

정 저작권법 효력발생일로 보는 것은 TRIPs 협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TRIPs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국내법의 적용은TRIPs 협정의 위반여부를 둘러싼 

국가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주114) 실제로 특정 체약국의 국내법이 TRIPs 협정에 위반된다

고 판단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주115) 이러한 해석상 문제점을 고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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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외국저작물의 저작권과 그 외국저작물을 토대로 내국인에 의해서 창작된 2

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저작권법 부칙규정주116) 을 근거로 해서, 

내국인의 등록상표를 그 외국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로 파악한 바 있다.주117) 서울지방법원

의 이러한 판결은 소급보호의 대상인 외국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기존의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은 있으나, 원저작물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

니한 채 상표로 사용된 것을 과연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무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해석을 하더라도 조약에 우선해서 국내법을 적용하게 된 것은, TRIPs 협정이 소급

보호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V. 결론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수

의 국가간 조약이 체결되어 상당한 국제적 법질서가 형성된 바 있고,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

가간 조약을 체결 또는 가입하면서 그 조약내용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으로 항상 관련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왔으며, 국내법이 조약을 준수하는데 충실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아

니면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다양한 이론은 커다란 의미가 

없고 국내법이 미처 조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조약이 국내법에 우

선한다거나 국내법원이 조약규정을 원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글에서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지적재산권

에 관한 국제적 법질서의 기본원칙으로 흔히 내국민대과의 원칙이 거론되지만, 내국민대우

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준거법 선택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어

떠한 경우에 그 예외가 인정되는지 등의 문제는 모든 국제법 질서에 공통된 것이 아니고 결

국 각 조약의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해봄으로써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다. 다음으로, 조약을 국내법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 헌법은 조약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관

련 조약을 보면 항상 관련 국내법으로서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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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정 또는 재정함으로써 조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립법과정을 거

쳐 왔다. 따라서, 국내법이 조약을 준수하는데 충실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

는 한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국내법이 조약보다 우선하는 효

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다양한 이론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우리 법원도 국내법이 조약의 

규정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관계가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국내법이 미처 조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

했거나 불명확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국내법의 규정만을 

적용한 경우와 그 결론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및 조약해석의 기본원칙을 재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조약의 관련 규

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소위 자이집행력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조약규

정이 직접 적용되고 그러한 한도에서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약의 관련 규정이 기본원칙이나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공하고 있거나 그 집

행 내지 실현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국내법에 의해서 마련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국내법 규정이 차선의 준거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조약의 관

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체결 당사국간의 합의나 관행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면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준거법이 될 수 

있을텐데, 국내 사례를 보면 그러한 조약해석의 노력없이 단순히 국내법의 시각에서 조약의 

문언만을 보고 조약문언상의 공백을 국내법에 의해서 보충함으로써 사실상 국내법을 조약에 

우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컨대, 섭외사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제사법

적 문제 뿐만 아니라 관련 조약의 해석 및 조약과 국내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3호 (통권 136호) 제108면 이하에 게재된 글을 수정

하고 보완한 것임.

주2) 

양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조약의 국내적 효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

23권 1,2호 (1978년), 제168면.

주3) 

함정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 국제법평론 제2호 (1994년), 제73면.

주4) 

아래의 제III장 “조약에 따른 국내법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설명 참고

주5) 

대법원 1999.3.26. 선고 96다55877 판결, 대법원 1992.1.17. 선고 91후806 판결, 대법원 

1990.10.23. 선고 89후1165 판결, 대법원 1987.11.24. 선고 86후138 판결, 대법원 

1986.11.25. 선고 85후13 판결 

주6)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7) 

예컨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특허협력조약, 상표법조약, 세

계저작권조약, “문예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 등이 있

다.

주8) 

예컨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 보

호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 교환,”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 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그것이다.

주9) 



유럽경제공동체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 (the 

Treaty of Rome)과 그러한 조약에 따라서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들은 “특허발명실지허여

계약에 관한 유럽공동체 위원회 규칙 (Reg. No, 2349/84)” 등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의무

를 부담하고 있고, 미주지역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주(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이 제정되어 지역적 자유무역을 실현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가적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주10)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주11) 

UDRP에서의 실체법적 신청요건과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설명은 정상조,「도메인이름분쟁

의 해결에 관한 규범의 국제적조화」,『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심당 송상

현선생화갑기염논문집)』, 박영사, 2002 참고

주12) 

UDRP에 따른 분쟁해결기관의 하나로 가장 많은 도메인이름분쟁의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WIPO의 경우를 보면, WIPO에 제기된 도메인이름분쟁해결신청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제

기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제기한 신청 수백건에 달한다. 

http://arbiter.wipo.int/domains/statistics/2001/countries.html

주13)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동법 제16조 내지 제24조에서 도메인이름의 부당선

점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률도 개정되어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도메인이름의 부당선점을 새로이 포함하게 

되었다.

주14) 

헌법 제6조 

주15)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파리조약은 1883년도에 채

택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고 1967년에 스톡홀름 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파리조약에 가입하여 1980.5.4.부터 발효되었다(조약 제

707호).



주16)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협정은 

1995년 1월1일 발족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의 부속 협정이다.

주17)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2조 제1항 및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3조 예컨대, WTO 분쟁해

결기구(DSB)는 미국의 통합몰수법(Omnibus Appropriations Act of 1998)이 Cuba국민이 

아닌 체약국 국민에 더 유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내국민대우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WT/DS176).

주18) 

예컨대, 유럽연합(EU)의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보호에 관한 지침은 미국과 

같이 동등한 수준의 지리적표시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위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WTO 분쟁해결기구는 유럽연

합의 그러한 상호주의가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WT/DS174/R 및 

WT/DS290/R).

주19) 

WTO분쟁해결기구가 내국민대우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동

등한 대우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회원국 국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장승화, 

우리나라 자동차 루진세제의 WTO 합치성, 법조 제47권9호 (1988년), 제85면 

주20) 

강영수,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논문, 2005.2.), 제180면 

주21)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4조의2

주22)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9조,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2항

주23)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2조 3항 및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3조

주24) 

특허법 제5조 및 제13조 

주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주26)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7조 제8항, 제

14조의3, 제30조 제2항,

주27) 

저작권법 제65조 

주28) 

Bonnie Teller, Toward Better Protection of Performers in the U.S., 28 Columbia J. 

Transnational L. 775 (1990)

주29)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4조

주30)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5조

주31) 

1987.5.18. 발효, 조약 제923호

주32) 

1986.12.31. 개정 1987.7.1.부터 시행 법률 제3891호

주33) 

따라서, 대법원 1992.2.25. 선고 91후578 판결은 조약상의 보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미

국인/미국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특허법상 출원보정에 관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어, 

물질특허청구를 포함시키는 보정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주34)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4조

주35) 

특허법 (1963.03.05. 법률 제1293호에 의해서 개정됨) 제36조의2 

주36)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특허출원은 대부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특허소송실무 (1998, 법원행정처), 제383면 

주37) 

II.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 법질서”의 2.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관한 설명 참고

주38) 

대법원 1985.8.20. 선고 83후94 판결(공1985, 1246) 

주39) 

특허법 (1982.13.29. 법률 제3566호에 의해서 개정됨) 제4조 3호 

주40) 

제정 1995.12.06 (법률 제5024호)

주41)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33조

주42) 

특허법(1995.01.05. 법률 제4892에 의해서 개정됨) 제88조 및 제89조 

주43)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8조, 제30조, 

제31조

주44) 

특허법 제107조 및 제138조 



주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

31조, 제34조, 제51조, 제57조 

주46) 

특허법 제50조, 제66조, 제69조 

주47) 

특허법 제132-2조 및 제186조 

주48) 

저작권법 (1957.01.28. 법률 제432호에 의해서 제정됨) 제46조 

주49)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주50) 

대법원 1980.9.25.자 79마229 결정.

주51) 

저작권법 (1957.01.28. 법률 제432호에 의해서 제정됨) 제3조 

주52) 

따라서, 세계저작권조약의 국내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공중의 자유이용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수 있어서 조약발효일 이후에도 새로이 보호가 주어

질 수 없고, 그러한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내국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의 국내보호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판시된 바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6.3.15. 선고 94카합2676 판결.

주53) 

대법원 1997.4.22. 선고 96도1727 판결.

주54) 

저작권법 (1995.12.06. 법률 제5015호에 의해서 개정) 부칙 제3조 및 제4조

주55) 



서울지법 1998.10.7. 선고 98카합2231 판결 

주56) 

서울지법 1999.4.2. 선고 98가합72475 판결 

주57)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11조 및 제14

조

주58) 

저작권법 (1994.01.07. 법률 제4717호에 의해서 개정) 제43조, 제65조의2, 제67조의2, 제

70조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4.01.05. 법률 제4712호에 의해서 개정) 제16조의2 

주59) 

WIPO Copyright Treaty (1996);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주60) 

저작권법 (2000년 1월 12일 법률제6134호에 의해서 개정) 제18조의2, 제28조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1998.12.30. 법률 제5605호에 의해 개정) 제8조, 제12조 

주61)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6조의2

주62) 

상표법 제7조 1항 9호·10호·12호, 현실적으로는 상표법 제4호(공서양속) 및 제11호(품질오

인야기)도 주지상표의 보호를 위해서 원용되고 있다.

주6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제4조, 제5조.

주64) 

상표법에서 상표권의 침해기준으로 채택된 상표의 동일·유사성 및 지정상품과의 동일·유사

성은 출처혼동에 관한 판단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선택한 방법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침해기준은 출처혼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라는 요건이 상표권침해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권자의 이익은 본질적으로 영업상의 이



익이기 때문에, 상표를 parody(희화화)하거나 기타의 비영업적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양법의 보호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법이 상표에 관한 신용과 명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65) 

좁은 의미의 상표권은 상표법이 규정한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되는 

권리를 말한다.

주66) 

대법원 2000.5.12. 선고 98다49142 판결 참고.

주67) 

정상조, 주지상표의 보호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화를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 (2002.12), pp129-170.

주68) 

Article 10bis (2)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긍정한 관행에 반하는 경쟁행위는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된다 

(Any act of competition contrary to honest practices in industrial or commercial 

matters constitute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고 규정하고 있다.

주69) 

“불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 

주70)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된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처리한 사건이 모두 10,361건에 달하는

데 그 가운데 국내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사건이 5,370건이고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사건이 2,341건으로 75%이상의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것

이다(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 http://ftc.go.kr의 자료실의 “통계” 참조)

주71) 

백춘기,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및 부당성 유무의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31호

(1999.05), 제387면.

주72) 

김영식, 불공정거내행위 해당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한 리유”의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호 (1991년) 제147면; 한양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

6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사업

자가 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정보, 대법원판례해설 41호 (2002.12), 제94면.

주73)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15조

주74) 

상표법 제2조 

주7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 

주76) 

“불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다목 

주77) 

“불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4.1.20. 개정 법률 제7095호) 제2조 제1

호 아목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의 하나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

인의 성명 · 상호 ·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 · 보유 ·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열거하게 되었고,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

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의 상업적 이익

을 얻을 목적의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78) 

리한기, 국제법강의 (신정판), 박영사 (2005), 121면 이하.

주79) 

대법원 1999.3.26. 선고 96다55877 판결, 대법원 1992.1.17. 선고 91후806 판결, 대법원 

1990.10.23. 선고 89후1165 판결, 대법원 1987.11.24. 선고 86후138 판결, 대법원 

1986.11.25. 선고 85후13 판결 

주80) 

특허법 제26조, 상표법 제5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주81) 



저작권법 제3조

주82) 

예컨대, 1978년에 신설된 관세법 제43조의14는 원칙적으로 조약이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

지만 관세법에 의한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관세법상의 세율이 우선 적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83) 

대법원 1987.11.24. 선고 85누44 판결 

주84)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6조의3 (3)

주85) 

대법원 1999.12.7. 선고 97후3289 판결 

주86)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6조의5

주87) 

상표법 제6조 제1항 4호 

주88) 

종전에는 현저한 지리적명칭으로 된 상표는 그 계속적 사용으로 인해서 식별력을 취득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로 등록될 수 없었으나, 상표법 일부개정 2001.02.03 (법률 제

6414호) 이후에는 현저한 지리적명칭으로 된 상표라도 계속적 사용으로 인해서 수요자간에 

출처표시로 알려짐으로써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89) 

대법원 2000.6.13. 선고 98후1273 판결 

주90)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6조

주91)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rticle 6quinquies [Marks: 



Protection of Marks Registered in One Country of the Union in the Other Countries 

of the Union] A. (1) Every trademark duly registered in the country of origin shall 

be accepted for filing and protected as is in the other countries of the Union, 

subject to the reservations indicated in this Article.

주92)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2조

주93) 

TRIPs 협정 체약국의 국내법이 동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사례는 다수 있다: 인도의 특

허법을 심리한 WTO Doc. WT/DS50/R (Sept. 5, 1997), WTO Doc. WT/DS50/AB/R 

(Dec. 19, 1997), 캐나나의 특허법을 심리한 WTO Doc. WT/DS170/R, WTO Doc. 

WT/DS170/AB/R (Sept. 18, 2000). 특히 Paris 조약이나 Berne 조약의 위반이 동 조약의 

관련 규정의 준수를 최소한의 의무로 규정한 TRIPs 협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로 

WTO Doc. WT/DS176/R (Aug. 6, 2001), WTO, WT/DS176/AB/R (Jan. 2, 2002), 

WT/DS160/11 (Nov. 22, 2000) 등이 있다. 또한,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서 일본 저작

권법이 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일본의 저작권법이 개정된 바도 있다 (WT/D28 및 

WT/DS4).

주94) 

상표법 (2001.02.03. 개정, 법률 제6414호) 제6조 제2항 

주95) 

of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는 “산업상 또는 상업

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경쟁행위는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된다 (Any act of 

competition contrary to honest practices in industrial or commercial matters 

constitute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고 규정하고 있다.

주96) 

“불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주97) 

“독점기제 및 공정거내에 관한 법률”은 제5장 (제23조 내지 제24조의2)에서 불공정거래행

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98) 

종전에는 독점규제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구별해



서 전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었으나, 

2004년 12월 31일 법개정 (법률 제7315호)에 의해서 양자의 구별없이 이제 공정거래위원

회의 시정조치 없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주99) 

“독점기제 및 공정거내에 관한 법률”이 불공정 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데 커다란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앞의 “III. 조약에 따른 국내법의 제정·개정, 2. 

상표법 및 불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참고

주100) 

하이트맥주의 “시원한 맛, 눈으로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광고문구의 아이디어 도용이 위법

하다고 인정한 서울지방법원 1997.2.14. 선고 96가합7170 판결 참고. 다만, 동일한 사안에

서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된 아이디어의 참신성(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행위

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7.7.7. 선고 97나15229 판결).

주101) 

인터넷 프레이밍(Framing)의 방법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의 윤곽과 광고 속에서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정보제공서비스가 과연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지방법원 2001.12.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은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침

해를 인정할 수 없지만 그에 유사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명한 

바 있다.

주102) 

가장 최근의 개정을 보면, “불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1년 2월 3

일에 개정되었다 (법률 제6421호).

주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후 (법률 제3320호) 

2002년 8월 26일에 개정 된 바 (법률 제6705호) 있다.

주104) 

모든 권리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소위 자기집행적인 조약 (self-executing treaty)인 경

우에 한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순간 국내법상의 권리의무와 자기집행적인 조

약상의 권리의무와의 모순충돌이 문제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원칙의 적용이 의미

를 가질 것이다.

주105) 



법원행정처, 특허소송실무 (1998, 법원행정처), 제371면 

주106)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6조

주107) 

소급보호(retroactive protection)라고 함은 종전까지 보호하지 않던 외국저작물을 보호함에 

있어서 새로이 창작된 외국저작물 뿐 아니라 기존의 외국저작물도 우리나라 저작물과 마찬

가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은 모두 소급해서 보호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조약에 따른 외국저작물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외국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공중

의 자유이용상태에 놓여졌다고 볼 수 있어서 조약에 기존의 외국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조약의 발효일 이후에도 기존의 외국저작물에 

대해서 새로이 보호가 주어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서, 예컨대 고양이와 쥐를 의인화한 

“Tom＆Jerry”라는 만화영화의 캐릭터는 세계저작권조약(U.C.C.)의 대한민국내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이 그 조약의 발효일 이후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톰 앤 제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된 바 있다 (대법원 1997.4.22. 선고 96도1727 판결).

주108)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70조

주109) 

저작권법 부칙(제5015호,1995,12.6.) 제3조 및 제4조

주110) 

저작권법 부칙(제5015호,1995.12.6.)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주111) 

저작권법 부칙(제5015호,1995.12.6) 제4조 제3항

주112) 

상표법 제53조 

주113) 

서울지방법원 1998.10.7. 선고 98카합2231 판결 

주114)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64조

주115) 

예컨대,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은 가정에서의 개인용 단말기를 통한 수신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무상의 송신 또는 방송 뿐만아니라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음악 전송 또는 

재전송까지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 가운데 후

자의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음악이용까지 저작권침해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베른조약 제11

조 및 제11조의2에 규정된 저작권의 보호에 위반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서

는 않된다고 규정한 TRIPs 협정 제13조에 위반된다고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서 판시

된 바 있다 (WT/DS160/11, Nov. 22, 2000). 또한, 일본 저작권법은 외국의 음반을 보호하

면서 1971년 이후에 발행된 음반에 한해서 보호함으로써 1946년 1월 이후 1971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외국음반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자, 미국과 유럽에 의해서 WTO 분쟁해결기

구에 일본 저작권법의 협정 위반 여부에 관한 분쟁이 제기되었고, 결국 일본 정부는 일본저

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 했다 (WT/DS28 and WT/DS4).

주116) 

저작권법 부칙(제5015호,1995.12.6.) 제4조 제3항: 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117) 

서울지방법원 1999.4.2. 선고 98가합72475 판결.


